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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기르는 일은 국가의 임무

중 가장 중요하고 숭고한 일이다. 교육은 피교육자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며, 노동에 의한 생활 유지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또한, 교육은 국가적 입장에서는 국민의 문화적 소양과 기술적 능력을 함양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것

이다. 이에 세계 각국은 교육 정책을 정함에 있어 교육 사업을 장려하고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저작권법 중에도 잘 나타나 있다. 즉, 교육 목

적을 위하여 교과용 도서에 저작물을 게재하는 것은 자유라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

나 이렇듯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일

정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도 공익과 시익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자유로운 사용은 허용하되, 1999년 7월 1일부터

교과용 도서에 게재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보상금액

을 저작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서는 보상금의

지급률이 10 퍼센트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렇게 미지급된 보상금은 모두 공탁하

고 있으며 이런 저런 사정으로 저작권자가 보상금을 찾아가리라는 전망은 극히 불

투명하다. 또한, 그 처리 과정에서의 행정 비용도 적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교과용 도서 저작권 보상금 지급 관련 업무를 개

선하기 위한 것이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개선 방안이 실천되어 보상금

의 지급률이 높아짐과 아울러 업무가 간소화되고, 미지급 보상금이 잘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끝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 연구를 수행해 주신 연구진 여러분께 심

심한 사의를 표한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 사 장 한 병 천



연구 요약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각 저작권단체를 통한 교과용 도서의 저작권 보상금 지급률이 총 보상금 중 10% 미

만이라고 하는 극히 저조한 실정과 적지않은 행정비용이 소요되고 있음에 비추어 이에

대한 보완책 및 개선 방안의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문제점을 찾아내어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하

고자 한다.

2. 연구 기간

2003년 5월 1일 - 2003년 11월 25일

3. 연구 내용 및 방법

현재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현행 저작권법 제23조의 보상금청구권의 성질을 검토한 후

현재와 같은 미지급분에 대한 공탁금 처리는 현실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도 아닌 만큼 다른 간단한 방법으로 대체함으로써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아울러 지급률을 높이는 방안 연구도 제시하였

다.

4. 연구 방법

기본적으로 문헌연구에 의하였다. 이미 문제점은 제시되었으므로 외국에서의 운영방안

을 조사하였고, 연구진과 협력연구진에 의한 논의를 거쳐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5. 연구 결과 및 제언

우리는 연구결과 현행 저작권법 제23조의 보상금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며, 같은

법 제47조 등과는 다르다고 보았다. 즉, 지급없이 사용하더라도 저작권침해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 법리 하에 현재와 같은 미지급분에 대한 공탁금 처리는 현실적

으로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도 아닌 만큼 다른 확실

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대체함으로써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먼저 저작권단

체에서 가급적 최대한 지급을 하고 남은 금액은 공탁함이 없이 일정한 기관 (예컨대 한

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 지급을 위해 보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또, 지급률을

높이는 방안 연구도 제시하였다.

- 4 -



(1 ) 지급률 및 저작권 의식 향상 방안

가 . 우리는 교과서의 판권면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제안한다.

이 교과서에 게재된 글, 그림, 사진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그 보상금의 금액이나 지급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주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교과서연구재단(전화번호/웹사이트 주소)

-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전화번호/웹사이트 주소)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전화번호/웹사이트 주소)

- 대한교과서주식회사(전화번호/웹사이트 주소)

- 한국검정교과서협회(전화번호/웹사이트 주소)

나 . 저작권단체의 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미지급 보상금

의 일부가 투입되어야 한다.

(2 ) 지급 후 남은 보상금의 처리 방안

먼저 현행법하에서 가능한 방법(제1안)과 법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서 가능한 방

안(제2안)이 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법제정을 통한 방법이 만전지책(萬全之策)이

라고 보나 현행법의 해석을 통해서도 응급의 조치로서 가능하다고 보아 두 개의

안을 제시한다. 그들은 다음과 같다.

가 . 제 1안 =법개정이나 제정없이 현행법 내에서 개선 방안

현재의 진행절차에서 검정교과서에서 나온 보상금 중 저작권단체가 지급하고 남

은 돈에 대해서는 공탁절차를 거치지 말고 저작권자 단체는 그 분배결과를 이용자

단체에 통보하고 그 돈을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 보관토록 한다. 한국교과서연구재

단은 현재 공탁기관이 하는 역할을 하되 시효기간(3년)이 지나 더 이상 지급 할 필

요가 없는 액수에 대해서는 반환 및 앞서 제안한 공익목적에 사용한다. 그 업무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교육인적자원부 및 한국검정교과서협회)에게 보고(통보)토록

한다.

한편, 국정교과서 부분은 현재대로 진행한다. 그 돈은 어차피 국고에서 나온 것

이고 현재대로 공탁을 하면 이에 따라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나 . 제 2안 =법 제정을 통한 개선 방안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의 취급을 달리하는 것은 업무를 번거롭게 할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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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정교과서 부분에서 남은 돈도 비용과 시간이 드는 공탁절차보다는 보다 간이

한 절차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 10년 후에 국고에 귀속되기만을 기다린다는 것

도 재화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국고에서 지급된 돈이

므로 이에 대한 처리는 법적으로 하는 것이 책임소재나 업무의 투명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우리는 업무 일원화와 효율화를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법

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 교과용도서 미지급 보상금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권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해 지급된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사용에 대한 보상금 중 미지급된 보상금의 처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미지급 보상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말한다.

1. 저작권의 소멸 여부가 불명하여 교과용도서 제작자가 보상금으로 권리자단체 지

급했으나 그 보상급을 지급받을 자가 없는 금원

2. 저작권이 존속중이나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의 그 소재가 불명하여 지급되지

못한 금원

3. 저작권자가 수령하지 아니한 금원

제3조(미지급 보상금의 관리)

① 지급업무를 담당한 권리자단체가 대통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급을 하

려고 했으나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보상금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 이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조치를 함에 있어 보상금의 분배를 담당했던 권리자단체는 그 사실

및 미지급 보상금의 내역을 교과용도서 제작자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문화

관광부장관(이하 이해관계인 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미지급 보상금의 보관) 권리자단체를 통해서 지급되지 못한 보상금은 이관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보관한다.

제5조(미지급 보상금의 수령자 탐색)

한국 교과서 재단은 이해관계인이 허락한 관리비용의 범위 내에서 미지급된 보

상금의 수령자를 탐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당한 노력

을 하여야 한다.

제6조(미지급 보상금의 처리)

보관 후 3년이 경과된 미지급 보상금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최종적으로 지급되지 못한 보상금의 2분의 1은 교과용도서 제작자에게 반납

하여야 한다.

2. 반납 후 남은 금액의 2분의 1은 교과용도서의 연구 및 교과용도서의 보급에

사용되어야 하며, 나머지 2분의 1은 저작권 연구 및 저작권자단체의 발전을 위

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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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호 금원의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에 사용할 구체적인 비율 및 금액은 관

계부처장관이 이를 정한다.

- 7 -



* 저작권법 제23조

①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

에게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

하의 학교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방송 또는 복제를 하는 경우에는 보

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부칙<94·1·7>

④ (교과용 도서의 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교육부장관이 저작권을 가지거나 교육

부장관의 검·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3항의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이 시행

된 날부터 5년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Ⅰ . 서 설

우리는 지난 1999년 7월 1일부터 교과용도서1)에 사용하는 저작물에 대해서 보상

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것은 저작권법 제23조 제1항 및 3항과 부칙(94.1.7) 제4항에

의한다. 저작권법 제23조 제1항 및 3항과 부칙(94.1.7) 제4항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이상의 저작권법 규정에서 보상금은 1999년 7월 1일부터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

었으나 1994년 개정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IMF의 어려움이 1997년 말부터 닥

쳐왔고 1999년 역시 아직 IMF의 어려움이 다 치유되지 않은 상태이어서 더 연기

하자는 주장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2) 그러나 저작자에게 최소한의 보상금을 지

1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2002.6.25 대통령령 제17634호)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
음과 같다(동령제2조).
1. 교과용도서라 함은 교과서 및 지도서를 말한다.
2. 교과서 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음반·
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3. 지도서 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의 서책·음반·
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4. 국정도서 라 함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5. 검정도서 라 함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6. 인정도서 라 함은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

용도서를 말한다.
2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교과용도서의 보상금 기준설정에 관한
연구(저작권연구자료 28) , 1998, 4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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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는 것은 저작권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며, 경제가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

경제 수준이 이미 일본이나 독일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던 경제수준에는

도달되어 있어 그 시기를 늦추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당초의 계획대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보상금의 분배에 대해서는 교과서 회사나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분배하는

것은 절차상 여러 어려움이 있으니 저작권자 단체 등을 통하여 분배하는 방안 제

안되었고, 그 후 대체로 제안된 방식을 통해 분배되고 있다. 그리하여 교과용 도서

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

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보상금의 지급 율이 예상 밖

으로 저조하다는 것이다. 이용된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100 퍼센트 분배되지 않으

리라는 것은 처음부터 어느 정도 예상한 바이었으나3) 최근 2- 3년의 실적은 저작물

의 종류에 따라서는 그대로 감내하기 힘든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 즉 교과용도서

제작자들이 적지 않은 금액을 보상금으로 내 놓고 있으나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서

는-예컨대 사진 저작물과 같은 경우-저작권자가 불명이어서 거의 대부분의 보상금

을 공탁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한 인적 물적 비용이 적지 않게 소요되고 있다. 또

이렇게 어렵게 공탁된 미지급 보상금 중에서 권리자가 보상금을 수령하여 가는 경

우는 거의 없어 이것은 궁극적으로 국고로 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고 있

는 것이다.4)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논자에 따라서는 교과용도서 제작자들은 내야 할 보상금

을 내는 것이고 이것이 분배되지 않아 궁극적으로 국고로 귀속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 보

면 이러한 생각은 전적으로 옳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유로, 주인없는 동산은 선점으로 소유자를 결정하는 것

이 우리법의 기본 원칙이고 저작권에 있어서는 無主의 저작권은 만인 공유로서 누

구나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 법의 내용이고5) 보면 저작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상당

3 1998년 연구 당시에도 이 점은 예상되었다. 한국교과서연구소, 교과용도서의 저작권 보
상금 기준(안) 마련 및 효율적 관리체제 구축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98- 6> (1998.7)에
서는 그 말미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 있다.
향후 실제 분배단계가 오면 저작권단체에 가입한 저작권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밖

의 저작자의 경우는 주소 불명 등으로 분배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남는 분배금을 얼마 동안이나 저작권단체가 보관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는 우리 헌법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률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위 [분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

4 공탁물이 금전일 경우에 피공탁자 또는 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청구 또는 회수청구를 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공탁금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이 시
효로 소멸되므로 국고에 귀속하게 된다.

5 저작권법은 문화자산으로서의 저작물의 특수성에 비추어 ⅰ)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이 없
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 기타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ⅱ)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 기타의 법률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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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무료로 사용해도 될 것을 모르고 보상금을 지급한 꼴이 되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어차피 지급해야 할 것을 채권자가 회수하지 않아 국고로 귀속되는 경우와

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급되지 않은 보상금의 일부는 애시당초 낼 필

요가 없는 돈을 제작자가 낸 것이고 또 나머지는 저작권자는 있는 데 그가 누구인

지를 몰라 지급되지 못하는 돈, 혹은 권리자가 개인의 철학에 기초해서6), 혹은 너

무 보상금이 적어 받기를 포기한 돈7)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지급될 필요가 없었던 돈이라면 국고에 무조건 귀속시키는 것

보다는 오히려 처음에 보상금 명목으로 공탁했던 교과용도서 제작자에서 되돌려주

는 것이 보다 정의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본다.8) 반면 공탁되어 시효기간이 경과될

우려가 있는 모든 돈을 그대로 제작자에게 반납하는 것도 문제이다. 왜냐하면 현행

법상 국고에 귀속될 모든 돈이 처음부터 낼 필요가 없었던 돈은 아니고 저작권자

는 존재하는데 자신에게 귀속될 보상금이 공탁되었다는 것을 몰라서, 혹은 스스로

권리행사를 포기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것도 일정 부분 있는 것도 사실

이기 때문이다.

결국 저작권 보상금 지급률을 높이는 방안 및 궁극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현행법

하에서 공탁할 수밖에 없는 보상금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한 연구는 시급한 과제

라고 할 것이다.

이하 본 연구에서는 먼저 보상금 미지급 실태를 알아보고(Ⅱ), 이어 저작권 보상

금 지급률을 높이는 방안과 미지급분에 대한 처리 및 업무개선을 위한 법적 검토

(Ⅲ)를 한 후, 이를 바탕으로 업무 개선방안 및 법 제정 방안(Ⅳ)을 제시한다. 그리

고 간단한 맺음말(ⅴ)로서 본 연구를 끝맺기로 한다.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은 소멸한다(법 제46조).
6 제2세 국민을 가르치기 위한 교과서에 실리는 글에 대해서 돈을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
하시는 저작자도 있다고 한다.

7 미지급 보상금의 70- 80%인 3만여건 정도가 1만원 미만이라고 한다.
8 공탁법도 착오로 공탁한 공탁물은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교과용도서의 경우에
는 어느 것이 착오에 의한 것이고 어느 것이 아닌지를 입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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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보상금 지급 실태

1 . 2003 교과용 도서 보상금 지급 기준

가 . 공통 기준

① 적용 기간 : 2003. 1. 1 ∼ 2003. 12. 31

② 보상대상은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7634호) 제2조에 규정한 교

과서 지도서로 함.

③ 교과서, 지도서 별로 각각 보상함.

④ 원저작물을 번역, 변형, 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저작물을 게재한

경우는 원저작권자와 2차적저작물 저작권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분배비율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분배하되, 협의 불성립 시는 원저작권자와 2차적저작물 저작권

자에게 각 50/ 100씩 지급하되,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저작권자에게 70/ 100,

편곡자에게 30/ 100을 각 지급함.

나 . 저작물별 보상금 지급 기준

<Ⅱ- 1> 저작물별 보상금 지급 기준

저 작 물 별 보 상 기 준 보상금액 비 고

어문저작물

산
문

200자원고지 1매 630원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
문 및 이와 유사한 것

운
문

1/ 2편 이상 1편 이하 6,310원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
사한 것

1/ 4편 이상 1/ 2편 미만 3,150원
1/ 4편 미만 1,890원

음악저작물

1/ 2편 이상 1편 이하 4,060원
작사, 작곡 별도 지급1/ 4편 이상 1/ 2편 미만 2,030원

1/ 4편 미만 1,210원

미술·사진저
작물

1/ 2쪽 이상 1쪽 이하 크기 6,200원
1/ 4쪽 이상 1/ 2쪽 미만 크기 3,100원

1/ 4쪽 미만 크기 1,860원

최저 1만부 이하는 1만 부로 하고 1만부 초과부터 발행부수에 비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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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교과용 도서 제작자가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취하는 절차

교과용도서 제작자는 저작권법 제23조 및 동법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표

된 저작물의 교과용도서 게재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① 보상금산정 ② 저작권

단체에 지급, ③미지급 보상금 공탁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 당해 연도 발행분

1월 출판사에 저작물 목록 조사의뢰

2- 3월 저작권 단체에 목록 조사 의뢰 및 출판사에서 조사된 목록 확인

4- 5월 출판사에서 조사된 목록 입력 작업(저작권 보상금 계산 및 공탁 준비 작업)

5- 6월 저작권 단체 확인 목록 출판사에서 발송 재확인

7- 8월 저작권 단체 재확인 및 수량 확정

9- 10월 저작권 보상금 계산(문광부 고시 단가 기준)

11월 교육부 확정 및 정가 반영

□ 전년도 발행 가격 사정시 반영분

4- 5월 교육부 확정, 정가 반영된 보상금에 대한 저작권 단체와 약정 체결

6월 중순 신문 공고 및 저작권 보상금 지급(저작권 단체)

6- 10월 초순 저작권 단체에서 저작권 보상금 청구자에게 지급

10월 초순- 11월 저작권 단체에서 미지급 보상금 환수 및 공탁 처리(공탁 10년

후 국고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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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상금 지급 실태

가 . 현황

현재 보상금 지급 실태는 다음 표와 같다.

<Ⅱ- 2> 교과용 도서 보상금 분배 현황 1
(1999∼200 1년도 발행분)

(사)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단위: 원)

구분 보상금액 분배금액 반환금액 분배율 (%)

국정 1992- 2 79,549,860 62,214,169 17,335,691 78

이종 2000 45,542,350 27,142,423 18,399,927 60

국정 2000- 1 164,367,680 134,408,042 29,959,638 82

국정 2000- 2 83,590,890 60,985,580 22,605,310 73

이종 2001 54,529,680 33,564,940 20,964,740 62

국정 2001- 1 221,838,670 158,072,950 63,765,720 71
국정 2001- 2 125,711,150 86,973,450 38,737,700 69

* 어문저작물에 한정된 것임.

<Ⅱ- 3> 교과용 도서 보상금 분배 현황 2
(2002년도 발행분)

(사)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단위: 원)

구분 보상금액 분배금액 반환금액 분배율 (%)

국정 2 002 -

1

어문 178,280,790 146,641,610 31,639,180 82

사진 300,217,700 23,420,470 276,797,230 8

미술 18,949,470 4,416,320 14,533,150 23
계 497 ,447 ,96 0 174 ,478 ,4 00 3 22 ,969 ,56 0 35

검정 2 002

어문 96,270,700 50,276,640 45,994,060 52
사진 711,973,160 34,648,160 667,325,000 5
미술 57,796,420 11,947,190 45,849,230 21

계 866 ,04 0 ,28 0 96 ,87 1 ,99 0 769 ,168 ,29 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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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평가

이상의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어문저작물의 경우는 비교적 저작권 관리

가 잘 되어 저작물 사용에 대한 보상금 분배율이 약 60- 70%에 달하나 사진이나

미술저작물의 경우에는 (사)문예학술저작권협회가 업무를 인수한 이후에도 사진은

10%를 밑 돌고 있고, 미술은 약 20% 대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남은 보상금은 공탁되고 있고 이 공탁에 따른 비용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

지 않게 소요되고 있다.

4 .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비용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에도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지만 공탁

사무처리에도 검정교과서의 경우 2001년 2000여 만원(서류 6000 여매), 2002년도

약 1000만원(서류 7000 여매), 2003년도 1000여 만원(16,000 여매)이 소요되었다.

<Ⅱ- 4> 공탁업무 관련 자료

(단위 : 건/천원)

구 분
제출공탁서류

신문공고비 공탁관련수수료 비고
A4기준 (장 ) 건수 (건 )

2 00 1학년도 6,048 48,249 12,870 7,590

2 002학년도 7,030 57,417 5,445 5,425

2 003학년도 16,000 136,947 5,198 5,390

계 29 ,078 24 2 ,6 13 23 ,5 13 18 ,4 05

참고 1 : 협약서

중학교검정교과서발행조합(이하 갑 이라 한다)의 대리인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

서협회(이라 대리인 이라 한다)와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이하 을 이

라 한다)는 검정 교과용도서 저작권 보상금(이하 보상금 이라 한다) 산정 및 지급

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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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목적 ) 이 약정은 갑 이 보상금을 을 에게 지급함에 있어서 갑 과 을 간

의 권리, 의무 등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보상금 산정 및 지급 기준 ) 이건 보상금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교과

용도서 보상금 산정 및 지급 기준에 따른다.

제 3조 (계약 기간 ) 계약기간은 약정체결일로부터 갑 의 검정 교과용도서 검정 유

효기간(제7차 교육과정)만료시까지로 하고 위 검정 유효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

기간도 변경된 것으로 한다.

제 4조 (보상금 지급 및 대행 )

■ 갑 은 을 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을 은 관련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분

배한다.

■ 을 은 신탁 저작물의 보상금은 물론 신탁 받지 못한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보상

금도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을 의 지급업무 대행에 따른 비용은 갑 과 을 은 보상금 지급을 분쟁해결 이

후까지 보류하기로 한다.

■이건 저작물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갑 과 을 은 보상금 지급을 분쟁해

결 이후까지 보류하기로 한다.

제 5조 (보상금 규정 준수 ) 갑 과 을 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사정하고,

을 은 그 규정을 준수하여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한다.

제 6조 (보상금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

■제2조의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을 의 청구가 있을 경우 갑 은 3개월 이내

보상금을 지급하며, 을 은 보상금 수령 후 4개월 이내에 각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분배하도록 한다.

■ 을 은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불명 등으로 인하여 분배가 불가능한 보상금의 잔

여금액에 대하여는 분배기간 종료 후 지체없이 갑 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 7조 (저작재산권자 확인 및 보상금 지급 결정 ) 갑 과 을 은 정당한 저작재산

권자의 확인 및 보상금 분배를 위하여 상호 검증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8조 (이행결과 보고 ) 을 은 제6조에서 정한 기일내에 보상금 분배업무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미분배 보상금 등의 세부 내역에

대한 완료보고서를 갑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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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 (양도 및 담보제공 금지 ) 을 은 갑 의 동의가 없는 한 보상금청구권을 타

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0조 (이행사항 협조 )

■ 갑 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자로 하여금 보상금 이행사항을 검사하거

나 관계 장부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 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을 은 필요한 경우 갑 에게 발행부수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1조 (도서 송부 및 내역 제시 ) 갑 은 교과용 도서 발행 후 2개월 이내에 을

에게 송부하고(교과서 발행부수 포함) 을 은 사용된 저작물의 저작자 내역을 조사

하여 2개월 이내에 갑 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 12조 (계약의 해지 )

■ 갑 과 을 은 각기 본 약정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일 이상 3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불이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통보를 받

은 때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 13조 (손해 배상 ) 갑 과 을 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그 상대방에게 손해

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 14조 (위약금 ) 갑 과 을 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동 보상금 총액의 10%를 가산하여 그 상대방에게 1

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 15조 (계약의 수정 및 변경 ) 갑 과 을 은 본 계약체결 당시 상호 예상하지 못

한 사안이 발생하여 본 계약서상의 일부 조항을 변경하거나 별도의 조항을 추가하

고자 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을 수정 및 변경할 수 있다.

제 16조 (재판 관할 ) 본 약정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재판관할은 갑 의 주소

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17조 (이견 처리 ) 본 약정 사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 18조 (약정서 보관 ) 본 약정서는 증거로 삼기 위하여 갑 과 을 은 약정서에 각

각 서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0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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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33- 11

중학교검정교과서발행조합

대표공동사업자 ■ ■ ■

(갑의 대리인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33- 11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협회

이 사 장 ■ ■ ■

(을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8- 10 올림피아쎈타빌딩 404호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회장 ■ ■ ■

참고 2 : 분배과정의 구체적인 절차

이용자 이용자단체 저작권자단체 저작권자

- -

보상금 지급 - - - - - - - - - - 단체별로 액수 확정·지급

- -저작권자에게 분배

- - - - 분배결과통보

- - - - 잉여금 반환

* 잉여금은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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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제점

가 . 특정 저작물의 경우 보상금 지급의 저조

비교적 저작권관리가 잘되어 있다는 어문 저작물의 경우도 아직 90%를 넘지 못

했고, 사진저작물이나 미술저작물로 되면 그 실태는 참담할 정도이다. 이렇게 되면

보상금을 지급하여 저작자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당초 취지는 실종된 셈이다. 따라

서 향후 지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나 500만원 이상 소용

되는 신문공고를 한두번 늘린다고 문제가 해소될 것 같지 않다. 이러한 사태를 더

욱 악화시키는 것은 저작물 사용료의 대부분이 1년 1만원 미만이라는 것이다. 국정

교과서나 검정교과서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보상금의 4분의 3정도가 이렇게 소액

이므로 이를 일일이 찾아 전달하는 것도 힘들거니와 또 몇 번의 신문공고로 보상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도 권리행사를 하려는 권리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액수가 적다고 공탁에 필요한 절차를 갖추는데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이 그

에 비례하여 적게드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그

대로 방치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행정비용을 소요토록 할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보상금이 국고로 귀속되는 결과로 되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교과용도서 제작

자나 그 비용을 부담하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리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다.

나 . 보상금의 공탁과 국고 귀속

(1) 공탁의 의의와 종류

공탁이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담보·보관 등의 목적으로 금전·유

가 증권 기타의 물건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487조 이하의 공탁

은 변제 공탁으로서 변제자가 변제 목적물을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공탁소에 임

치하고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다. 공탁은 이를 대별하면 다음의 네 가지로 된다.

첫째, 채무소멸을 위한 공탁(변제공탁)

둘째, 채권담보를 위한 공탁(담보공탁)

셋째, 단순히 보관하는 의미로 하는 것(보관공탁)

넷째, 기타 특수 목적으로 하는 것(특수공탁)

(2) 저작권법 제33조상의 공탁

저작권법 제33조상의 공탁은 위 4종류 중 변제공탁에 해당한다. 즉 저작물을 이용

하면서 부담한 채무의 변제를 위한 공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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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탁금의 소멸시효

공탁물이 금전일 경우에는 피공탁자 또는 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청구 또는 회

수청구를 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공탁금출급청국권 또

는 회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므로 국고에 귀속한다.9)

다 . 해결방향

국고에 귀속되면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므로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지 모르나 그것이 대단히 안이한 태도이다. 공탁이란 궁극적으로

보상금을 채권자인 권리자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보관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하

기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자하는 것인데 그것이 결국에는 권리자와 전혀 무관

한 용도로 사용된다면 공탁의 본래의 취지가 퇴색될 뿐만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그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였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공탁된 보상

금 또는 공탁될 보상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찾아보아야 한다. 그러

기 위해서는 먼저 공탁이 꼭 필요한 것인가라는 문제부터 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에 앞서 일본과 독일에서의 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6 . 제 외국에서의 처리

가 . 일본

(1) 법규정

일본저작권법 제33조10)는 교과용도서 등에의 게재를 허용한 후 이 법에 의해 저

9 최돈호, 공탁법, 310면.
10 제33조 (교과용도서 등에의 게재)
① 공표된 저작물은 학교교육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교과용도서(초등
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의 교육의 용도에 제공되는
아동용 또는 학생용의 도서로서 文部大臣의 검정을 필한 것 또는 문부성이 저작 명

의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교과용도서에 게재하는 자는 그 취지를 저작자에게

통지함과 아울러 동항 규정의 취지,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통상의 사용료 액,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문화청장관이 매년 정하는 액의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여

야 한다.
③ 문화청장관은 전항의 규정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한다.
④ 前 3항의 규정은 고등학교의 통신교육용 학습도서 및 제1항의 교과용도서에 관계되
는 교사용지도서(당해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는 자의 발행에 관계되는 것에 한한다)
에의 저작물의 게재에 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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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을 교과용도서에 게재하는 자는 ① 그 취지를 저작자11)에게 통지12)함과 아울

러 ② 문화청장관이 매년 정하는 액의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문화청장관이 보상금을 정함에 있어서는 심의회에의 자문13)을 거쳐야 하며, 이렇

게 결정된 보상금은 관보에 게재된다. 한편 교과용 도서 보상금 중 다음의 경우는

공탁된다.14)

ⅰ) 저작권자가 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ⅱ) 그 자가 과실 없이 저작권자를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경우

ⅲ) 당해 저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당해 질권을 가지는 자

의 승낙을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공탁된 경우 공탁을 한 자는 조속히 그 사실을 저작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권자의 불명, 기타 이유에 의하여 저작권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교과용도서의 제작자가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더라도 이 의무는 저작

물을 이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아니다. 즉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지급의무는

채권이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교과용 도서 제작자가 저작물을

11 저작권자가 아니고 저작자이다. 이렇게 저작자로 규정한 이유는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
격권을 행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다(加戶守行, 逐條講義 著作
權法, 243面; 田村善之, 著作權法槪說(2版), 249面 참조).

12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위반에 대한 어떠한 재제규정도 없는 훈시규정이다(田
村, ibid.).

13 제71조 (심의회에의 자문) 문화청장관은 제33조 제2항(동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7조 제1항, 제68조 제1항, 또는 제69조의 보상금의 액을 정하는 경우에
정령으로 정하는 심의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14 제74조 (보상금의 공탁)
① 제33조 제2항(동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8조 제1항, 또는 제69
조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에 게시하는 경우에 그 보상금의 지급에

대신하여 그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1. 저작권자가 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2. 그 자가 과실 없이 저작권자를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경우
3. 그 자가 보상금의 액에 대하여 제72조 제1항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4. 당해 저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당해 질권을 가지는 자의 승낙
을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전항 제3호의 경우에 저작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
는 자가 자기의 견적금액을 지급하고, 재정에 관련되는 보상금의 액과의 차액을 공
탁하여야 한다.
③ 제6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공탁은 저작권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알려진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소 또는 거소의 가장 가까운 공탁

소에, 기타 경우에는 공탁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 가장 가까운 공탁소에 각각
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전항의 공탁을 한 자는 조속히 그 사실을 저작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
권자의 불명, 기타 이유에 의하여 저작권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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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침해로 되는 것은 아니다.15)

(2) 현황

(가) 개관

일본에서 보상금 지급·수령은 여러 부문의 저작권자 단체들이 이용자들의 모임

체인 사단법인 교과서협회 와 협약을 맺고 이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즉, 저작권자

단체인 사단법인 일본문예저작권보호동맹 , 사단법인 일본음악저작권협회 , 일본

미술가연맹 , 미술저작권연합 , 일본사진가협회 , 아동미술가연맹 등이 저작물

이용자인 사단법인 교과서협회와 협정서 또는 각서 라는 이름으로 협약을 맺고

사단법인 교과서협회로부터 보상금을 수령받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자 단체가 사단

법인 교과서협회로부터 수령받은 보상금은 소속된 개별 저작권자에게 지급된다.

한편, 일본에서 교과서를 발행하는 23개 출판사는 교과서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학습교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교학도서협회 라는 단체를 구성하여 관

련되는 여러 사업을 하고 있다. 동 협회는 저작권과 관련하여 회원사의 위탁을 받

아 회원사의 교과서를 제3자가 이용하는 경우에 그 허락창구의 역할을 함으로써

편리하고 안전한 기능을 수행한다.

일본의 이러한 체제는 역사를 오래하는 바, 현재의 운영과 관련하여 별다른 문제

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보상금이 많은 저작권자에게 지급됨으로써 저작권자가

창작에 몰두하여 문화가 발전된다는 저작권 제도의 순기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구체적 분배절차

저작자 단체가 저작물 이용자인 사단법인 교과서협회와 맺은 각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분배절차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처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ⅰ) 일본 문부성에서 교과서로 결정된 직후 저작권 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교과

서 견본을 이용자 단체 및 저작자 단체에 제출하고, 이를 수령한 이용자 단체 및

저작자 단체가 보상금 지급 및 청구에 관한 준비를 한다. ⅱ) 각 이용자 단체에 속

한 출판사는 교과서가 배포된 후에 배포수자를 파악한 자료와 함께 문부성이 고시

한 보상금을 사단법인 교과서협회에 제출한다. ⅲ) 이를 수령받은 사단법인 교과서

협회는 각 저작권단체별로 보상금을 확정하고, 확정된 보상금을 지급한다. ⅳ) 이를

수령받은 각 저작자 단체는 각 회원에게 분배한다. ⅴ) 각 저작자단체는 분배가 끝

난 후 사단법인 교과서협회에 통보하고, 당해연도에 분배되지 않은 금액은 사단법

인 교과서협회에 반환한다. ⅵ) 사단법인 교과서협회는 반환받은 보상금을 공탁한

15 加戶守行, 逐條講義 著作權法(3정신판), 241면; 作花文雄, 著作權法(제2판), 312면;金井重
彦/小倉秀夫, 著作權法コンメンタ ル(上卷), 4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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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 교학도서협회의 활동

일본의 교학도서협회가 펼치는 활동에서 교과서의 저작권과 관련된 것은, ⅰ) 교

과서 이용신청에 대한 허락업무, ⅱ) 교과서 등 저작권 옹호를 위한 조사 연구, ⅲ)

저작권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이다. 교과서의 이용신청에 대한 허락업무에서 허락대

상이 되는 저작물은 참고서, 문제집, 자습서, 연습장 등의 학습용 참고 도서류를 포

함한 인쇄에 대한 도서류와 음성교재 등의 테이프류와 비디오 등 시청각 뉴미디어

교재이다. 주요 허락계약처는 교과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습교재를 취급하는

교재출판사 단체인 학습교재협회 와 기타 참고교재를 주로 출판하는 일본도서교

재협회 가 있다. 계약방식은 계속적 계약방식으로 매년마다 갱신한다. 학습교재협

회와는 기획서 혹은 조견본에 의하여 사전심사의 실시를 허락하는 형태로 처리되

는 바, 대가지급은 인세지급 형태이다. 사단법인 일본교과서협회의 회원사에서 이

용하는 형태는 인용이나 게재하는 것이 아닌 단지 교과서를 참고하는 수준으로 파

악하여 도서교재의 경우에는 사례금 을 일괄 지급하고, 미디어 교재의 경우는 개

수당 일정한 단가를 정하여 보상하는 형태로 대가를 지급한다.

나. 독일

(1) 제도적 취지와 법적 근거

독일 저작권법 제46조는 교과서용 도서에 이미 발표된 저작물을 저작자의 동의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정 이용권(g eset zliche Lizen zen )에 기하

여 게재가 허용된다. 다만 이러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된 저작권의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저작자의 경제적인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러한 교과서 보상금제도는 원래 독일 저작권법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독일 연

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저작재산권에 대한 법정이용권(gesetzlichen Lizen sen )에 상

응하여 법이 저작자에게 경제적인 보상금이 인정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

다.16) 일정한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권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이 허락되어야 하지만, 그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

이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보상의 헌법적 근거로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저작권이 재산법적 관점에서 독일 기본법 제14조의 의미에

서 저작자의 소유권에 속한다는 것이며, 평등의 원칙에 따라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정신적인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이 차별되어서는 안되며, 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위

하여 저작물이 이용됨으로서 저작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이 주어져

16 BVerfGE, 31, 229, 244 f.: Kirchen - und Schulgebrauch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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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독일 저작권법의 개

정을 통하여 제46조 제4항에 저작자에게 복제 및 배포에 대한 상당한 보상금이 주

어져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2) 보상금 청구권

(가) 보상금 청구권의 법적 성격

이러한 보상금 청구권은 저작권법에 기하여 법정 라이센스(이용권)의 형태로 주

어지는 저작권의 제한에 대하여 생기는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의 권리이다. 보

상금 청구권은 법적으로 제한된 금지청구권의 대체물이거나 혹은 독일 저작권법

제15조의 의미에서 거론되는 약화된 이용권이 아니라, 적극적인 이용권의 잔여물(Relikt des

positiven Nutzungsrechts)이며, 고유한 저작권법적인 청구권(ein urheberrechtlicher Anspruch

eigener Qualität)이다. 저작권은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존재하지만, 보상금

청구권은 나름의 독자성이 인정되고, 독일의 저작권리실현을 위한 법률(WahrnG) 제1

조에서 이용권(Nutzungsrecht )이나 동의권(Einwilligungsrecht )에 추가되어 명백하게

보상금청구권을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용권과 보상금의 차이는 양도가능성에

있다. 독일법상 이용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성이 없으나, 금전채권의 일종인 보상금 청

구권은 양도성이 있다.17)

보상금 청구권은 이용권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권리가 아니라, 그와 구별된 다른

권리로서 법률의 규정에 기하여 배타적 복제권을 대신하여 저작자에게 귀속되는

권리로서 출판사에 복제권이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저작자에게 귀속된다.

(나) 보상금 청구권의 내용

교과서 보상금은 교회 혹은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미 간행된 기존의

저작물을 편집 이용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을 내용으로 하며, 대체로 일

정한 금액에 대한 합의가 저작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Verwertungsgesellschaft들과 교

과서 출판사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서 지급된다. 보상금의 지급기한에 관하여는 독일민

법이 적용되며, 법정채권관계로 독일 민법 제271조의 기한없는 채무로서 권리자는

언제가 그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법률적인 이용권이 성립된 이후, 법규정

에 따라 인정되는 이용행위, 예를 들면 교과서의 발행행위가 있는 즉시 기한이 도

래한다. 그러나 실제로 권리의 실현의 편이성을 고려하여 이용자(예를 들면 출판

사)와 권리자들이 합리적인 계산기간을 합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하여 지급

할 것을 합의할 수 있다. 이는 특히 Verw ertun g sgesellschaft와 같은 신탁관리단체

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17 Schricker/ Melichar , Urheberrecht Kommentar , 2. Aufl. München 1999, Vor §§ 45 ff.
Rz. 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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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장소는 신탁관리단체와 특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을 따라야 할 것

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의 주소지가 될 것이다.

지급될 보상금의 액수는 적정해야(an gem essen ) 한다. 적정성은 관련되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특히 관련된 영역과 그와 연관된 거래실정이 고

려되어야 하며, 교과서의 가격, 비교 가능한 경우에 대한 기존의 이용료 등이 고려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신탁관리단체의 이용료 규정이 있을 경우에 그 규정이 고

려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출판사가 교과서에의 저작물 이용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독일 민법 제

362조에 기하여 이행청구권이 주어지고, 불이행시에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

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저작권에 대한 법정 보상금의 실현을 위하여는 안내청구권이 전제된다. 독일 민

법 제24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법정)채권채무관계의 당사자로서 이용자는

권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내(혹은 설명)할 의무를 진다. 안내의 범위는 법

적으로 의미가 있는 개별 사항들이다. 개별적인 이용행위 뿐만 아니라, 이용된 저

작자와 제목, 첫출간지, 이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들이다. 독일 저작권법에서도 제55

조에서 안내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기한 안내의무가 우선하며, 보충적

으로 독일 민법상의 일반조항에 기하여 인정되는 안내의무에 대한 원칙이 적용된다.

보상금 청구권의 실현을 위하여 보다 중요한 요소는 이용자의 통지의무이다. 이

통지의무는 민사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하여 인정되는 채권채무관계 당사자 사

이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독일 저작권법은 교과서 보상금과 관련하여 제46조 제3항

에서 통지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과서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그러한 의사를 저작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한 후 2주가 경과하여야 복제를 할

수 있다. 만약 저작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고 있지 못할 경우에는 전속용익권자에게

대신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속용익권자의 주소나 거소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경

우에는 연방관보에 이를 공표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통지의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맨 먼저 통지가 저작물의 이용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이며, 이는 저작권자의 배타적 복제권에 대한 침해를 사전에 알림으로써 저작자의

사전동의를 받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점이다.

법적으로는 이 통지의무는 도달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주 이전에 발송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규정상 등기우편이라는 형식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인도등

기(Ü bergabe- Ein schreiben ), 투입등기(Ein w urf- Ein schreib en ) 모두 가능하다고 보

여진다. 그러나 실제로 통지된 사항이 상대방 저작권리자에게 도달하기만 하면 형

식상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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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 내용으로는 추후 검사시 필요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편집저작

물의 저자, 제목, 출판사, 저작물의 정확한 명칭, 편집되는 부분의 저자, 제목, 출판

사, 인용되는 저작물의 수, 길이 뿐만 아니라,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특히 해

당되는 편집물의 출판부수 등이 통보되어야 한다.

(다) 저작권 보상금의 소멸 시효

독일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 및 그 밖의 권리의 침해에 대한 청구권은 권리자가

침해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독일 저작권법 제102조). 그러나 의무자가 침해를 통하여 권리자의 부담으로 무언

가 이익을 득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적용되

는, 즉 법정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이 있다. 독일 민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독일에서 일반적인 소멸시효기간은 30년이었으나, 개정으로 인하여 원칙적인 시효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었으며(독일 개정민법 제195조 참조), 이 소멸시효기간은 저

작권법 제102조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도 적용되므로, 보상금에 대한 청구권은 3

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된다.18) 그러나 저작권의 귀속권자의 지위로서의 저작자 및

그 권리의 계승자로서의 지위는 저작권법상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장된다.

(3) 보상금 청구권의 실현

독일에서 저작자의 교과서 보상금에 대한 권리는 Verw ertun g sgesellschaft를 통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저작물 신탁관리단체는 연방특허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

되며, 음악관련 GEMA , VG W ORT VG Bild - Kun st , 등 9개 단체가 있는데, 그 중

교과서 보상금과 관련하여서는 VG W ort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독일 작가협회와 교과서 출판협회가 독일 저작권법 제46조 제4항의 보상금액수

에 합의하였고, 이를 근거로 저작물 신탁관리단체로 Verw ertun g sg esellsch aft는 실

행권리자의 위임을 받아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다.

(4) 미지급된 교과서 보상금의 처리

구체적으로 VG W ort는 매년 저작권 수입 총액수는 2002년 7800만 유로 이지만,

교과서 보상금은 90만 유로 정도에 불과하다. 그 중 대부분은 출판사가 통지해 온

저작자에게 분배되고, 극히 일부분이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혹은 상속재산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VG W ort가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저작자의 이름으로 공탁하는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 그것은

18 Palandt/ Heinricht , Gesetz zur Modernisierung des Schuldrecht s, Ergänzungsband zu
Palandt , BGB 61. Aufl, München 2002, §195 Rz. 4, 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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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할 액수에 비하여 행정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지출된다는 사유 때문이다. 감독

관청의 엄격한 감시와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출판사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

고 있지는 않으나, 내부적으로는 문제의 해결에 대하여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 교과서 저작물 이용료를 지급한 출판사에서 지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반환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

행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또 행정적으로도 반환과 관련된 비용이 적지 않아 이를

피하고 있다.

다 . 소결

보상금의 지급과 관리와 관련된 일본의 법제나 운영은 우리나라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체제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 등과

관련된 별다른 움직임은 볼 수 없다. 이는 기본적으로 일본이 오래 전부터 집중관

리체제 내지 저작권자 단체를 운영하면서 이의 고도화를 꾀해온 일본 자체의 환경

에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많은 저작권자의 확보, 운영의 투명성, 사무처리의 신속

과 안전등이 집중관리체제 내지 저작권자 단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상금 지

급체제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또, 독일의 경우에도 우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일차적으

로 독일 역시 관리단체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초적으로는 집중관리체제 내지 저작권 단체의 고

도화가 요구된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

로, 그렇지 못한 우리나라의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이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 것

인가라는 점은 당장 문제로 된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작권 제도의 순기능

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고 아울러 교과용도서 제작자의 부

담이 감경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하 궁극적으로 분배와 관련된 법률

의 제정도 포함된 업무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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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업무 개선 방향

1 . 보상금 지급을 높이는 방안

가 . 교과서에 보상금이 지급됨을 표시

우리는 1998년 한국교과서연구소의 「교과용도서의 저작권 보상금 기준(안) 마련

및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에서 < 4. 분배기관의 표시>라는 제언을 하고

있고, 그 설명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보상금 분배의 정확성을 위하여 교과서의 말미에 이용 저작물은 보상된다는 사

실 및 문의처를 기재한다. 이를 통해 피이용저작자에게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

을 알리고, 일반인 특히 학생들에게는 간접적으로 저작권 의식을 고취시킨다.

이러한 권고는 현재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일회적인 신문광고보

다 이러한 표시가 지급률의 상승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본다.

대체로 교과서의 판권면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재차 권고한다.

이 교과서에 게재된 글, 그림, 사진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그 보상금의 금액이나 지급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주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교과서연구재단(전화번호/웹사이트 주소)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전화번호/웹사이트 주소)

-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전화번호/웹사이트 주소)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전화번호/웹사이트 주소)

나 . 저작권 단체의 활성화

현재 교과용도서 보상금 지급률은 대체로 당해 저작물을 관리하는 저작권단체의

활성화와 비례한다. 즉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장하는 음악저작물 이용에 관한 보

상금지급률은 매우 높으며19),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가 관장하는 어문저작물의 경

우는 지급률이 높다. 그러나 그 사이 저작권단체가 있지도 않았고, 또 결성하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하여 결국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가 지급을 관장하게 된 사진

저작물이나 미술저작물의 경우는 지급률이 극히 저조하였다. 이것은 그 만큼 당해

19 이것은 작사가·작곡가가 표시되어 있고(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의 준수) 대부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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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저작물은 관리되지도 못했고, 저작자의 저작권 의식도 미약하다는 증좌일 것

이다.20) 향후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저작물을 관장하는 단체가 결성되

고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21) 이를 위해 미지급 보상금의 일부가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 그밖에 미술이나 사진저작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률이 미미한 이유

(1) 미술저작물의 경우는 상당부분 학생작품이 많아 저작자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은 데 실제 저작자를 찾기 힘든 경우가 적지 않다.

(2) 사진저작물의 경우는 동일한 대상을 누가 쵤영해도 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어

실제 저작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기 힘든 문제도 있고 또 대체로 흑

백으로 되어 있거나 컬러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크기가 작아 저작자임을 주장하

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특히 사진은 기록사진인 경우가 많다. 더구나 어문저작

물과 달리 저작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구저작권법 시대

(1987년 7월 1일 이전)에는 사진저작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이었다(구저작권법 제35

조 참조). 또 학문적 또는 예술적저작물 중에 삽입된 사진으로서 특히 그 저작물을 위

하여 저작하였거나 또는 저작시켰을 때에는 그 사진저작권은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

물의 저작자에 속하고 그 저작권은 그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권과 동일한 기간내에

존속한다(구저작권법 제36조). 다만 구법시 제작한 사진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신법 시행

시(1987. 7. 1)까지 저작권이 소멸하지 아니한 경우, 즉 제작시로부터 신법 시행기까지

10년이 채 되지 아니한 경우는 신법의 규정에 따라 저작자 사후 50년까지 보호된다(부

칙 제3조 제2호). 이렇듯 사진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자체가 복잡하게 되어 있어

그 사진에 대한 저작권이 도대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누가 저작권

자인지 쉽게 알 수 없다. 이것이 보상금 지급률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이유라고 본다.

따라서 저작권 보상금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작권 존속여부를 보다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 미지급 보상금의 처리

가 . 현행법하에서의 처리

(1) 언제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20 사진저작물의 경우는 저작자 표시가 거의 없어 저작자를 찾기 힘들다는 저작물의
특성에서도 유래할 것이다.

21 당분간은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가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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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는 사용하는 즉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지참채무가 원칙인 이상 권리

자에게 찾아가서 변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에 빠지게 된다.

반대로 권리자는 언제까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가. 보상금청구권이 시효로 소

멸할 때까지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미지급

보상금의 처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2)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저작물사용료인 보상금에 대한 시효소멸에 대해서 저작권법은 침묵을 지키고 있

으므로 이 문제는 민법에 의할 수밖에는 없다. 그러면 보상금의 소멸시효기간은 몇

년인가.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시효기간을 정하고 있다(민법 제162조).22)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일반적 소멸시효가 보상금청구권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즉 민법 제163조23)는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고 규정한 후 그 중 하나로서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

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을 들고 있다. 여기

서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

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이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자채권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닌 이상 위 규정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

에 걸리는 것이 아니다.24)

그렇다면 교과서 보상금 청구권은 몇 년의 시효에 걸리는가. 민법은 이러한 저작

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10년설도 주장될 수 있다. 그러나 교과서 보

상금 청구권은 그 기본권인 저작권에 기한 지분권으로 정기금채권이며, 1년 이내의

22 이에 반해 독일 개정 민법은 일반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고 규정한다(동법 제194
조).

23 민법 第163條 (3年의 短期消滅時效) 다음 各號의 債權은 3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消滅
時效가 完成한다.<改正 1997.12.13>
1. 利子, 扶養料, 給料, 使用料 其他 1年以內의 期間으로 定한 金錢 또는 物件의 支給을
目的으로 한 債權

2. 醫師, 助産師, 看護師 및 藥師의 治療, 勤勞 및 調劑에 關한 債權
3. 都給받은 者, 技師 其他 工事의 設計 또는 監督에 從事하는 者의 工事에 關한 債權
4. 辯護士, 辨理士, 公證人, 公認會計士 및 法務士에 對한 職務上 保管한 書類의 返還을
請求하는 債權

5. 辯護士, 辨理士, 公證人, 公認會計士 및 法務士의 職務에 關한 債權
6. 生産者 및 商人이 販賣한 生産物 및 商品의 代價
7. 手工業者 및 製造者의 業務에 關한 債權

24 대법원 1965. 4. 13. 선고 65다220 판결; 대법원 1977. 1.25. 선고 76다2224 판결;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1453 판결; 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다2169 판결; 대법원
1996.9.20선고 96다25302 판결.

- 21 -



기간으로 정한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므로 3년의 시효에 걸린다고 볼

것이다.25) 원래 민법이 규정한 사용료는 아마도 저작물 사용료를 염두에 두고 규정

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 규정이 적용되는 사례는 적지 않고26) 저작물

사용료도 사용료임에는 틀림없으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 공탁물을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 공탁물 출급 또는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

공탁물이 금전일 경우에 피공탁자 또는 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청구 또는 회수

청구를 할 수 있을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공탁금출급청구권 또

는 회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므로 국고에 귀속된다.

(가) 시효의 가산일

변제공탁을 출급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

년내에 출급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며, 공탁자가 회수원인이 있어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탁일로부터 10년내에 회수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한편, 공탁에 반대급부 또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

또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10년내에 출급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나) 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방법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탁금은 일정한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

되어 국가의 수입이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어 공탁금을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공탁사실 증명을 받아 이를 중단시킬 수 있다.

(다) 장기 미제 공탁금의 처리

공탁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미제 공탁사건의 공탁금은 편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국고귀속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

니한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금 지급청구를 한 경우에는 착오 국고귀속 공탁금의 반

환 절차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다.

25 민법 第164條는 1年의 短期消滅時效를 규정하고 이에는 衣服, 寢具, 葬具 其他 動産의
使用料의 債權 , 勞役人, 演藝人의 賃金 및 그에 供給한 物件의 代金債權 이 포함되
어 있다. 저작물 사용료는 동산의 사용료 로 보기는 힘들고 연예인의 임금채권
으로 볼 수도 없다.

26 각종 연금도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본호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다(곽
윤직, 민법주해(총칙3), 441면); 부동산을 타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채무자로부터
매달 지급받기로 한 사례금이 본 호 소정의 사용료에 해당한다(서울고판 68.2.8, 66나
134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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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업무 개선을 위한 법적 검토

가 . 반드시 미지급 보상금은 공탁을 하여야 하는가

- 교과용도서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공탁의 의미

저작권법상 보상금 지급과 공탁에 대해서 규정한 것은 교과용도서 보상금과 관

련된 경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법 제47조),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법 제48조), 판매용음반의 제작(법 제50조) 등이다. 후 3자는 소위 협의의 강제허

락의 경우인데 이러한 강제허락의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으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고, 이러한 지급이나 공탁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침해이

다.

이에 반해 교과용도서에 저작물을 사용하고 그 대가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 성질은 채권이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

라도 교과도서 제작자가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침해로 되는 것은 아니

다.27) 현재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제재규정도 없다. 이 점은 일본도 마찬

가지임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러므로 공탁은 자신의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한 방편이며, 채무자 즉 교과용도

서 제작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다만 우리 민법의 대 원칙인 지참채무 의 원

칙28)에 비추어 공탁을 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즉 지연배상 책임

을 져야 할 것이다. 결국 공탁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과 보상금청구권자 중 미지

급을 이유로 보상을 청구하는 자에 대한 지연배상29)을 비교형량하여야 할 것이나

27 법조문 형식도 강제허락의 경우에는 文化觀光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후 文化觀光部長官
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補償金을 供託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제47조) 혹은 補償金을
著作財産權者에게 支給하거나 供託하고 이를 放送할 수 있다(제48조)고 되어 있음에 반
하여 교과용도서의 경우에는 게재할 수 있다고 먼저 규정한 후 文化觀光部長官이 정하

는 기준에 의한 補償金을 著作財産權者에게 지급하거나 이를 供託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 또 저작권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된 보상금의 공탁 도 공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으로 민법이나 공탁법의 규정과 다르지 않다. 제6항의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는 규정도 공탁할
경우에 대비한 규정으로 공탁 그 자체가 의무가 아닌 이상 편의적인 규정이라 할 것이

다(또는 47조, 제48조, 제50조와 제23조제3항의 차이를 간과한 규정인지도 모른다). 어쨋
든 시행령으로부터 의무가 발생한다거나 저작권침해로 되는 것은 아니다.

28 제467조(변제의 장소) ①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
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
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29 민법 제397조 제1항(金錢債務不履行의 損害賠償額은 法定利率에 依한다. 그러나 法令의
制限에 違反하지 아니한 約定利率이 있으면 그 利率에 依한다) 및 제379조(利子있는 債
權의 利率은 다른 法律의 規定이나 當事者의 約定이 없으면 年 5分으로 한다)에 의거
년 5푼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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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추세라면 후자의 배상액은 극히 미미하여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진다.

나 . 보상금으로 공탁한 공탁금은 회수가 가능한가

(1) 공탁금의 회수가 가능한 경우

공탁자가 공탁소로부터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3경우이다.

(가) 민법 제489조의 규정에 의하는 때.

이에 대해서는 아래 2)에서 상론하기로 한다.

(나) 공탁이 착오에 의한 경우이다.30)

예컨대, 아직 저작권존속기간 중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저작자 사후 50년이 경

과했다는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 예컨대 저작물의 이용을 중지한 경우이다.

(2) 민법 제489조에 의한 경우

(가) 법규정

민법 제489조는 ①채권자가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공탁을 승인하거나, 또는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 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고 규정한다.

이를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나) 법규정의 내용

① 채권자가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공탁을 승인하거나, 또는 공탁소에 대하

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한 때(민법 제489조 1항 전단)

즉 채권자(피공탁자)가 공탁수락을 하기 전이어야 한다. 채권자(피공탁자) 또는

그의 승계인이 공탁자에 대하여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공탁을 수락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공탁수락서)을 제출하면 공탁자 등의 공탁물회수(청구)권이 소

멸하므로, 이러한 사실이 있기 전이라야 공탁자(채무자)의 변제공탁물회수 청구가

가능하다.

② 공탁이 유효하다고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민법 제489조 1항 후단)

공탁자의 변제공탁의 유효 여부가 문제되어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그 확정판결

30 공탁법 제8조 제2항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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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화해조서 등 각종 조서도 포함)의 주문 또는 이

유 중에 공탁의 유효함이 판단되어 있으면 공탁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이 소멸되므

로, 그러한 사실이 있기 전에 공탁자(채무자)는 회수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③ 공탁으로 질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한 때(민법 제489조 2항)

공탁으로 채무는 소멸하므로 그 채무에 수반하는 질권 ·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한

다. 그런데 공탁물의 회수가 있게 되면 채무는 처음부터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의제되므로, 이들 담보권도 역시 소멸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담

보권이 처음부터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한다면 제 3자에게 예측하지 않은 손해

를 줄 염려가 있다(예컨대 공탁 후 회수하기 전에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회수로 후

순위 저당권자가 된다). 그러므로 민법은 공탁으로 질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한 때

에는 공탁자의 회수권이 없는 것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질권·저당권 이외의 담보

권(예: 유치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이 공탁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민법

제 489조 제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들 담보권은 공탁물의 회수에 의하여

부활된다.31)

민법은 물적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채무자 또

는 보증인의 채무에 관해서도 같은 문제가 생긴다. 즉 공탁으로 채무가 소멸하면

다른 공동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채무도 소멸하게 된다. 만일에 변제자가 공탁물을

회수하면, 이들 공동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채무는 부활하여 처음부터 소멸하지 않

았던 것으로 되느냐가 문제된다. 공동채무자나 보증인은 채무자와 책임을 같이 하

여야 하므로 공탁물의 회수로 면책되지 않더라도 부당히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의 채무는 공탁물의 회수로 부활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법 제 4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공탁물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탁서의 기재

그 자체에 의하여 회수청구권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회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회수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

부할 필요가 없다.

피공탁자는 공탁자의 회수를 저지하기 위하여 공탁소에 공탁수락서 또는 공탁유

효의 확정판결등본을 제출할 수 있으며(공탁사무처리 규칙 제44조), 공탁으로 인하

여 질권·전세권·저당권이 소멸하는 때에는 그 소멸하는 권리를 공탁서에 기재하

도록 되어 있으므로(공탁사무처리규칙 제19조 2항 사호) 민법 제489조의 회수요건

31 대법원 1982.7.27 선고, 81다495판결: 민법 제489조의 규정은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
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가등기 및 본등
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의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가등기담보권이나 양도담보권이 소멸

하는 경우에도 변제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다는 취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변제자의 채권자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 전부받아 변제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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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 여부는 공탁기록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법규정의 취지

본래 공탁은 변제자(供託者)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채권자나 제3자

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타

당하다. 민법도 이러한 견지에서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를 인정하고 있다.32)

(라) 소결

지급을 위하여 공탁한 보상금은 회수할 수 있다.

다 . 회수시의 법률 관계

공탁물은 회수할 수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공탁물을 회수한 때에

는 채무는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의제된다.

* 공탁물은 회수할 수 있으므로 그 이론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이론 구성한다.

회수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탁시에 채무는 일단 소멸한다. 그러나 그것은

조건부이다. 즉 즉시 채무가 소멸하더라도 회수시에는 처음부터 공탁이 없었던 것

이 된다. 즉 현행민법 해석론으로는 소위 해제조건설이 통설이다.33)

라 . 미지급 보상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1) 서언

결국 교과용도서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은 되어야 하나 공탁을 하고 채무를 면하

느냐 혹은 지급을 위해 그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관하느냐는 채무자인 교과용도서

제작자의 자유라고 할 것이다. 현재 공탁 그 자체만을 위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현실에서는 공탁은 합당한 방법이 아니다. 우리는 공탁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시효로 채무가 소멸될 때까지 보관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 이것이

독일이나 일본이 채택하는 방법이다.

32 곽윤직, 채권총론(1990), 469면.
33 곽윤직, 위의 책, 467면. 이에 반해 독일민법은 정지조건설을 채택하고 있다. 즉 동법 제

378조는 공탁물회수권이 소멸하는 때에 비로소 채권은 소멸한다고 하고 그 회수권이 소
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동안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공탁물로부터 변제 받으라는

항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37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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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단계 : 지급을 위한 보관

먼저, 미지급 보상금은 지급을 보장하기 의해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보관하

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 기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나

우리는 그 기관으로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을 추천한다.

(3) 제2단계 : 시효로 소멸된 미지급 보상금의 처리

일정기간(예컨대 3년) 권리자가 나타나지 않아 보상금이 전혀 분배되고 있지 않

는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분배할 필요가 없는 재산이므로 이를 가장 합리적인 방

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항을 달리하여 언급하기로 한다.

(4) 시효 기간이 지난 보상금의 처리 방안

(가) 반환

우리는 시효가 지나 더 이상 지급의무가 없는 보상금은 그 보상금을 원래 지급

했던 곳으로 되돌려져야 한다고 본다. 즉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 측에 되돌려져

야 한다. 그러나 국정교과서의 경우는 어차피 국고에서 나온 금원이므로 현재와 같

은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본다. 한편 지급되지 못한 모든 돈이 되돌

려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문제는 있다. 왜냐하면 그 찾아가지 않은 보상금

중에는 저작권자가 포기하거나 몰라서 찾아가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이고, 법 원

래의 취지대로라면 찾아가서(지참채무) 변제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결과일 수

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돈의 일정부분은 저작권자 쪽에 돌려져야 할 몫이

고 이 돈은 저작권 또는 저작권과 밀접한 부분에 문화목적 내지는 공공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지급되지 못하고 남은 돈의 반은 원래 보상을 위하여 돈을 내놓았

던 곳으로 되돌려져야 한다고 본다. 이를 통해 교과서 가격 인하 등 교과서 그 자

체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리라고 본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다음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나) 교과서 연구 등

원래 이 돈은 교과서와 관련해서 발생한 돈이나 남은 돈이므로 우리는 일차적으

로 과과서 연구 및 생활 빈곤자 자녀에 대한 교과용 도서의 보급에 사용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 부분은 아마도 검정 교과서 측에서도 교과용도서 전문 발행사 육

성 기금 활용, 교과용도서 개발에 재투자, 장학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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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저작권 사상 보급 및 연구 등

현재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지급률이 극히 저조한 것은 저작자 단체가 제대

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 저작물 사용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 기인하는 면도 적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남은 돈의 일정 부분은 보상금의 지급률을 높이고 저작권 의식을 보

급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 저작권의식의 보급은 장래를 생각하면 중고

등학교시절부터 배양되어져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저작권 백일장 등 다방면에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 . 저작권 보상금 지급 관련 업무 개선

현재 당해연도 발행분을 위해서 목록조사, 확인(재확인), 교육부 확정 및 정가반

영의 절차를 거치고 전년도 발행분을 위해서는 신문공고, 지급, 공탁의 절차를 거

치면서 적지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교과용도서의 특성상 광대한 분량의 업무로 1

년 상시 전담 직원 필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이 부분은 보상금을 지급하

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이고 이것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인 교과용도서 제작자측

에서 부담하여야 할 몫이다. 우리 민법34)은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장의 부담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조사, 지급, 공탁 업무

의 창구 일원화 혹은 저작권협회와 발행사의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목록조사, 보

상금 확정, 신문공고, 지급, (공탁) 업무 는 저작권협회, 조사 목록 확인, 확정된

저작권 보상금 정가에 반영, 저작권 단체에 보상금 지급 으로 업무를 분담하기 위

해서는 저작권협회와 발행사간의 계약 체결이나 일본식으로 각서를 작성하여 업무

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고 본다.

34 민법 제473조 (변제비용의 부담)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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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업무개선방향

이용자 이용자단체 저작권자단체 저작권자

- -

보상금 지급 - - - - - - - - - - 액수 확인·지급

- -저작권자에게 분배

- - - - 분배결과통보

잉여금 반환

교과서재단

3년간 지급을 위한 보관

시효소멸된 잉여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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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제안 및 여론

1 . 제안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가 . 지급률 및 저작권 의식 향상 방안

(1) 우리는 교과서의 판권면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제안한다.

이 교과서에 게재된 글, 그림, 사진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그 보상금의 금액이나 지급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주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교과서연구재단(전화번호/웹사이트 주소)

-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전화번호/웹사이트 주소)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전화번호/웹사이트 주소)

- 대한교과서주식회사(전화번호/웹사이트 주소)

- 한국검정교과서협회(전화번호/웹사이트 주소)

(2) 저작권단체의 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미지급 보상금

의 일부가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나 . 지급 후 남은 보상금의 처리 방안

먼저 현행법하에서 가능한 방법(제1안)과 법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서 가능한 방

안(제2안)이 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법제정을 통한 방법이 만전지책(萬全之策)이

라고 보나 현행법의 해석을 통해서도 응급의 조치로서 가능하다고 보아 두개의 안

을 제시한다. 그들은 다음과 같다.

(1) 제1안=법개정이나 제정없이 현행법 내에서 개선 방안

현재의 진행절차에서 검정교과서에서 나온 보상금 중 저작권단체가 지급하고 남

은 돈에 대해서는 공탁절차를 거치지 말고 저작권자 단체는 그 분배결과를 이용자

단체에 통보하고 그 돈을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 보관토록 한다. 한국교과서연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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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은 현재 공탁기관이 하는 역할을 하되 시효기간(3년)이 지나 더 이상 지급을 할

필요가 없는 액수에 대해서는 반환 및 앞서 제안한 공익목적에 사용한다. 그 업무

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교육인적자원부 및 한국검정교과서협회)에게 보고(통보)토

록 한다.

한편 국정교과서 부분은 현재대로 진행한다. 그 돈은 어차피 국고에서 나온 것이

고 현재대로 공탁을 하면 이에 따라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 지급할 보상금을 보관하는 것이 채무의 승인으로 되어

시효가 중단되는가? 우리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한다. 보관 자체가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이 아님은

분명하나 지급을 위한 보상금의 보관은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문

제이다. 그러나 우리는 승인으로 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35)

승인이라 함은 시효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시효로 말미암아 권리를 잃는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표시하는 것이다.- - - . 승인에는 특별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명시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이며, 묵시적인 승인도 중

단의 효력이 있다(대판 1992.4.14[92다947],대판1995.9.29[95다30178]). 예컨대, 증서를

다시 작성한다든지 또는 이자를 지급하는 것, 일부변제(대판 1980.5.13[78다1790]),

담보의 제공 등은 모두 묵시적 승인이 된다. 이와 같이 특별한 방식은 요구되지 않

으나, 승인은 반드시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예컨대 채무자가 2번

저당권을 설정하여도, 그것이 1번저당권자에 대한 승인은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중단의 효력을 발생하는 승인은 반드시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는

이유는, 첫째로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권리상태가 객관화된다고 할 수 있

고, 둘째로는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악의의 채무자는 시효의 이익을 받지

못하게 될 염려가 있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장래 지급을 청구하는 자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미지급금을 보관하는 것은

시효의 중단이 되는 채무승인으로는 되지 않는다.

(2) 제2안=법 제정을 통한 개선 방안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의 취급을 달리하는 것은 업무를 번거롭게 할뿐만 아니

라 국정교과서 부분에서 남은 돈도 비용과 시간이 드는 공탁절차보다는 보다 간이

한 절차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 10년 후에 국고에 귀속되기만을 기다린다는 것도

재화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국고에서 지급된 돈이므로

이에 대한 처리는 법적으로 하는 것이 책임소재나 업무의 투명성을 위해서도 바람

직하다. 우리는 업무 일원화와 효율화를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법이 제

35 곽윤직, 민법총칙, 4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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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어야 한다고 보며, 그 시안을 제시해 본다.

■ 교과용도서 미지급 보상금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권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해 지급된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사용에 대한 보상금 중 미지급된 보상금의 처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미지급 보상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말한다.

1. 저작권의 소멸 여부가 불명하여 교과용도서 제작자가 보상금으로 권리자단체 지

급했으나 그 보상급을 지급받을 자가 없는 금원

2. 저작권이 존속중이나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의 그 소재가 불명하여 지급되지

못한 금원

3. 저작권자가 수령하지 아니한 금원

제3조(미지급 보상금의 관리)

① 지급업무를 담당한 권리자단체가 대통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급을 하

려고 했으나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보상금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 이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행위를 함에 있어 보상금의 분배를 담당했던 권리자단체는 그 사실

및 미지급 보상금의 내역을 교과용도서 제작자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문화

관광부장관(이하 이해관계인 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미지급 보상금의 보관) 권리자단체를 통해서 지급되지 못한 보상금은 이관

받은 날로부터 3년동안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보관한다.

제5조(미지급 보상금의 수령자 탐색)

한국 교과서 재단은 이해관계인이 허락한 관리비용의 범위내에서 미지급된 보

상금의 수령자를 탐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당한 노력

을 하여야 한다.

제6조(미지급 보상금의 처리)

보관 후 3년이 경과된 미지급보상금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최종적으로 지급되지 못한 보상금의 2분의 1은 교과용도서 제작자에게 반납

하여야 한다.

2. 반납 후 남은 금액의 2분의 1은 교과용도서의 연구 및 교과용도서의 보급에

사용되어야 하며, 나머지 2분의 1은 저작권 연구 및 저작권자단체의 발전을 위

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3. 제2호 금원의 범위내에서 당해 연도에 사용할 구체적인 비율 및 금액은 관계

부처장관이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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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여론

현행 저작권법 제23조가 규정하고 있는 교과용 도서에 대한 보상금제의 실시가

있기 전인 1998년에 이와 관련된 기관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연구를 행하

였다. 이 연구는 두가지였는 바, 하나는 1998년 8월에 발표된 교과용도서의 저작

권 보상금 기준(안) 마련 및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이하에서 한국교과

서연구 라 한다)는 교과용 도서에 저작물을 게재하는 이용자 측인 재단법인 한국

교과서연구소 에서 내놓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년 12월 저작권심의조정위원

회 (이하에서 이를 저심위연구 라 한다)에서 내놓은 교과용도서의 보상금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라는 결과물이다.

한국교과서연구와 저심위연구는 교과용도서에 대한 보상금 기준액을 정하는 것

이 주목적이었으나, 양 연구는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검토하는 한편 그 개선

책 등도 제시하였다. 보상금 기준액 이외에, 한국교과서연구는 대체로 교과용 도서

보상금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는 한편, 분배와 관련된 포괄적 개선사항을

담고 있다. 이에 비하여 저심위연구는 현행저작권법의 문제점과 그 개선을 제한적

으로 살폈다. 아울러 양 연구는 보상금 기준액 이외에서 나타난 연구내용이 기본적

으로 그 대상을 서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도 발견된다.

또한, 각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의 일부는 현재의 보상금 관리체제 등에 반영된 것

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하다. 예컨대, 2000년 1월 12일에 개정된 저작

권법 제32조가 그것인 바, 이 규정은 제1항에서 공표된 저작물은 앞을 못 보는 사

람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 고 하여, 종전의 공표된 저작물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할 수 있다 를 배포이용에까지 확장하였던 것

이다. 그로써 한국교과서연구가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용 교과용도서 등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면제를 제안한 것이 결과적으로 일부 수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당초 한국교과서연구가 장애인용의 교재 외에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산업분야의

전문학습에 이용되는 교과서의 경우에도 보상금 지급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제안은

수용된 것이 아니다. 이처럼 반영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러나 향후의

개선책 모색과 관련하여 일정의 시사점을 나타낸다 할 수 있고, 특히 양 연구가 일

치하는 부분에서의 그것은 그 점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위의

제안에서 포괄할 수 있는 점을 제외한 것들을 양 연구내용에서 검출하여 여론형식

으로 나타내고자 한다.

첫째,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된 사항이다. 양 연구가 공통적으로 제시하였던, ⅰ)

한국교과서연구와 저심위연구가 유사하게 제안하였던 통지의무 설치가 그것이다.

한국교과서연구에는 보상금 공탁절차의 개선과 관련하여 그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

고, 저심위연구는 공탁절차의 개선이 아닌 저작자 보호측면에서 통지의무 부과의

신설을 제안하고 있다. ⅱ) 한국교과서연구와 저심위연구가 음반 등 당시의 보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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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교과용도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짓고 향후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해서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교과용도서의 범주와 관련한 제안이 그것이다. 한편, 저심

위연구가 보상금 기준과 관련하여 보상금이 정당한 보상금으로 산정되지 않을 경

우 이에 대한 명문의 제한규정 신설제안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보상금 기준과 관

련하여 헌법상의 원칙 등에 비추어보면 보상금 지급은 정당한 보상이 되어야 하는

바, 이를 제한할 경우에 대비한 제한규정의 신설의 필요성이 이 사안이다.

둘째, 향후의 운영이나 대비와 관련된 사항이다.

ⅰ) 한국교과서연구는 국정교과서의 편집저작권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그 행사시

에 정가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협의를 통해 사용료가 결정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즉, 국정교과서의 처리문제에 대한 검토를 행하여, 교육부가 갖는 편집저작권 행사

시 정가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협의를 통해 사용료가 결정되는 방식을 한국교과서

연구가 제안한 것이다. 아직까지 그 편집저작권자인 교육인적자원부가 이에 관한

행사를 한다는 전언은 없다. 향후 교육인적자원부가 이에 관한 행사를 할 경우에는

그 유효성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그 때 이 제안이 소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ⅱ) 저심위연구는 향후 언제가 될는지 모르나, 교과용 도서가 자유발행제로 될

경우에는 보상금 기준이 시장가격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

하다고 보았다. 이 점도 이용자 측인 교과서 제작자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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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맺음말

이상 교과용도서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실태를 살펴보고 그 대응책을 제시하였

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보상금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저작권이 있는 저작

물과 저작권이 소멸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용도서 제작자와 저작권 전문가 또는 저작권을 관

리하는 단체사이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현재도 저작권단체에 목록조사를 의뢰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과용도서 제작자가 확인하는 시스템은 이런 면에서 바람직

한 운영이라고 본다.

다음은 결정된 보상금이 제대로 권리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나 이런 저런 사정으

로 특정 저작물 분야에서는 거의 대부분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저작물의

대표적인 것이 사진저작물과 미술저작물이다. 이러한 저작물에 대하여 제대로 지급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저작물의 특성으로부터도 유래하나 또 하나 이들

저작물은 그 사이 권리자 단체가 없어 제대로 권리가 관리되지 못한 분야이다. 따

라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저작물에 관한 권리 단체가 결성되고 활성화되도록 하여

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국가나 기존 단체가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 기존 단체

에도 보다 많은 권리자가 가입하여 보상금 업무가 간소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

다.

그러나 우선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저작권자가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신문공고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

서 본 보고서에서 제안한 방법, 즉 저작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판권면에의 일정 사항의 표시가 바로 내년부터 시행되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현재 공탁하고 있는 미지급 보상금에 대해서는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

가 달리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우리는 위에서 제1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궁

극적으로는 제2안과 같은 법률이 제정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향후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 지급을 위해 보관했으나 궁극적으로 시효가 소멸

하여 남은 미지급 보상금은 다시 교과용도서 제작자에게 반환되어 일차적으로 교

과용도서 이용자의 부담 감소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미지

급금의 일부는 교과서 연구에 투입되어 자라나는 2세가 보다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이 미지급금은 원래는 저작자에게

귀속될 부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미지급금의 일부가 저작자의 권리 옹호에

도 사용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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